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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국문 초록 

 

대중(public)과 엘리트(elite) 간의 외교정책에서의 정책 선호 격차(foreign policy 

gap)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일례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대중과 엘리트들은 지속적으로 정반대의 정책 선호를 노정해 왔다. 외교 안보 

엘리트들의 핵 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유권자의 과반수가 지속적으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는 대중과 엘리트 간의 정책 선호 격차의 원인으로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에 주목한다. 핵무장 정책에 대해 엘리트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태도를 형성하는 것과 달리, 대중은 제한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정책 선호 격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대중에게 핵무장과 관련된 전문적인 양질의 정보(quality of 

information)와 정보를 탐색할 인지적 동기(motivation to scrutinize)가 주어진다면 

이들의 태도가 변화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론적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실험 설문(survey experiment)을 

사용하여 태도변화 실험(attitude change experiment)을 설계했다. 실험적 처치는 

실제 한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작성한 정보이며 각각의 정보는 한국의 핵무장 

시 발생하게 될 구체적인 상황을 핵 확산 및 비확산 선행연구와 결합하여 작성했다. 

2019년 12월에 핵무장에 찬성하는 한국 유권자 1,008명을 표집하여 한국의 

핵무기 개발 시 발생하게 될 7가지 상황을 담은 정보 중 하나를 무작위 할당하여 

응답자들에게 제공하고 태도변화를 관찰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론과 외교정책 

선행연구에서 외교정책 선호 격차의 원인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에 착안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즉 일반 유권자들이 전문가 수준의 정보와 정보를 탐색할 

인지적 동기가 주어진다면, 대중과 엘리트 간의 외교정책 선호 격차는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핵 비확산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유권자 단위에서 기존 이론들의 

상대적 설명력(relative explanatory power)을 간접적으로 검증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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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무장 시 발생하게 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미국 주도의 원자력 

기술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한국 유권자들의 핵무장 의지를 효과적으로 

단념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한국 정책결정권자들의 확고한 핵 비확산 

의지도 핵무장 찬성 유권자들의 핵무장 의지를 단념시키는 데에 효과적이었다.  

셋째, 실험 설문 방법론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태도변화 실험을 의견변화 

실험과 행동변화 실험으로 나누어 설계했다. 이를 통해, 기존 태도변화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을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실험적 처치의 인과적 

효과를 의견변화와 행동변화 두 가지의 종속변수를 사용하여 식별하는 방식으로 

실험의 내적 타당성을 제고했다. 동시에 응답자들의 실험 내에서의 의견변화와 

실험 외부에서의 행동변화를 함께 측정하여 실험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제고했다.  

 

주요어 : 핵 비확산, 외교정책 선호 격차, 핵무장 여론, 실험 설문 방법론 

학번 : 2018-2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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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대중(public)과 엘리트(elite) 간의 외교정책에서의 정책 선호 격차(foreign policy 

gap)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1 외교정책에서의 정책 선호 격차는 유권자들과 

외교 안보 엘리트들이 각각 서로 다른 외교정책을 선호하는 현상을 

지칭한다(Wittkopf, 1990; Page and Barabas, 2000).2  

이론적으로 외교정책에서의 정책 선호 격차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엘리트들은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를 반영하고, 이를 대변하는 외교정책을 입안 및 집행해야 한다.3 하지만 

외교정책에서의 정책 선호 격차는 엘리트들이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를 실제 

외교정책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자칫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현상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대중과 엘리트 간의 외교정책 선호 격차가 가장 현저하게 발생하는 

분야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independent nuclear weapons development) 

정책이다. 실제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둘러싸고 외교 안보 엘리트들과 

유권자들은 오랫동안 지속해서 정반대의 정책 선호를 노정해 왔다(손상용ᆞ박종희 

2020).  

                                                             
1  본 연구는 대중(public)과 엘리트(elite)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대중은 일반 

유권자들의 집합 명사로 대중의 외교정책 선호는 여론조사를 통해 표출된다. 엘리트는 

국가의 외교정책을 설계 및 집행하는 외교 안보 관료와 학계, 씽크탱크, 연구소 등에 

소속된 외교 안보 전문가를 통칭하여 사용한다.  
2  전 세계적으로 외교정책에서의 정책 선호 격차는 전통 안보 영역인 무력 사용(use of 

force)과 동맹(alliance)뿐만 아니라 비전통 안보 영역인 다자주의(multilateralism), 

환경(environment), 인권(human right) 등의 정책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Hooghe, 2003; Kreps, 2010; Hayes and Guardino, 2011; Milner and Tingley, 2013; 

Press et al 2013).  
3  물론 외교정책은 국내정책과 다르게 엘리트들이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를 그대로 

정치적으로 대변(political representation)하는 것보다, 엘리트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사후적으로 정치적 책임(political accountability)을 지는 영역으로 

간주되기도 한다(De Mesquita and Siverson, 1995; Fox and Shott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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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안보 엘리트들은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따른 비용 및 편익을 근거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들의 정책 선호는 엘리트들에 

의해 입안되고 추진되었던 한국 정부의 핵 비확산 원칙 고수와 함께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활동 참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표출되어 왔다. 4  실제로 

세계일보가 2016년 2월 23일 국내 외교 안보 엘리트 50명을 대상으로 핵무장에 

대해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64%가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5  

반대로 한국 유권자들은 북한의 안보위협과 한국의 자주국방을 근거로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해 왔다(Son and Im, 2021). 실제로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한국 유권자 과반수는 지속해서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 갤럽에서 2013년, 2016년 1월, 9월, 2017년에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도별로 64%, 54%, 58%, 60%의 응답자들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핵무장 찬성 여론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19년에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6 

일련의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 유권자들의 응답을 핵무장에 대한 

국민들의 실제 정치적 선호로 받아들인다면, 한국 유권자 과반수가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실제로 해외의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핵무장에 대한 한국인들의 실제 정치적 선호로 

                                                             
4 대표적으로 한국 정부는 2004년 18일에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했다. 동 

원칙은 한국 정부가 (a) 핵무기를 개발 또는 보유할 의사가 없고, (b) 핵 투명성을 

유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c) 핵 비확산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d) 핵의 평화적 

이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핵 비확산 

조약(NPT) 비준을 기점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군축 및 비확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5 핵무장에 찬성한 17명 중 6명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11명은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re-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에 찬성했다. 반대로 

핵무장에 반대한 32명 중 11명은 핵기술 확보를 통해 위험시에만 조건부로 핵 개발에 

착수하는 핵 옵션(nuclear option)에 찬성했고, 21명은 어떠한 종류의 핵 옵션에도 

반대했다. 
6  여론조사공정에서 2019년 3월 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3.8%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핵무장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36.6%가 자주국방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17.2%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응답했다. 조사에 사용된 질문은 ”선생님께 서는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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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있다(손상용ᆞ박종희 2020). 또한,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 

유권자들의 응답을 핵무장에 대한 실제 정치적 선호로 받아들인다면, 국민 

과반수의 핵무장 찬성에도 불구하고, 외교 안보 엘리트들은 이들의 정책 선호를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국민 과반수의 핵무장 찬성을 근거로 엘리트들의 

거부권을 우회하고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7   

본 연구는 한국 핵무장 여론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핵무장에 대한 실제 정치적 선호를 반영하는가?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도 혹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같이 정치 및 

사회 현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단순한 선호를 파악할 때 유용한 조사 방법이다. 

해당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복잡한 지식과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간단한 

신호(cue)를 사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표출할 수 있다(손상용ᆞ박종희 

2020).  

하지만 핵무장과 같은 전문적인 외교 안보 정책에서 여론조사는 응답자들의 

실제 정치적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적합한 조사 방법이 아닐 수 있다. 핵무장은 

안보, 동맹, 경제, 과학기술, 국내정치 등의 다양한 영역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정책 분야이다. 정책의 전문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일상에서 핵무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고, 다양한 공적 토론에 노출되기 어렵다. 

따라서 여론에 의해 파악된 핵무장에 대한 정치적 선호는 응답자들이 견고한 

정치적 선호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형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여론조사에 의해 파악된 핵무장에 대한 정치적 선호는 체계적인 

정보의 분배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가설에 착안하여 핵무장과 관련된 전문가 정보가(expert information) 

유권자들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유권자들이 

                                                             
7 2017년 9월 11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술핵 배치를 

위한 천만 서명운동과 핵무장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전직 

기자인 조갑제는 지속적으로 헌법 제72조(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를 근거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위해 대통령이 판단하여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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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고민해야 할 동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핵무장에 대한 기존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교정책에서 대중과 엘리트 

간의 외교정책 선호 격차의 학술적 원인을 탐색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집계된 

유권자들의 외교정책 선호가 이들이 실제 정치적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질문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각각의 연구 질문은 여론과 

외교정책(public opinion on foreign policy), 핵 확산 및 비확산(nuclear proliferation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실험 설문 방법론(survey experiment methods)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다음과 같은 학술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첫째, 외교정책에서 대중과 엘리트 사이의 정책 선호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선행연구는 두 집단 간의 성격적 특성(personality traits) 혹은 

정책결정(decision-making) 환경의 차이가 정책 선호 격차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Kertger, 2020). 정책결정 환경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들은 대중과 

엘리트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연구했다(Linde and Vis, 2017; Baekgaard et al, 2019; 

Christensen and Moynihan, 2020).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중과 엘리트 

간의 정보 해석 방식의 차이가 아닌 정보 배분(distribution of information)의 차이가 

외교정책 선호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대중과 엘리트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외교정책에서 발생하는 정책 선호 격차의 

원인이라 주장한다. 즉, 정책 선호 격차는 대중과 엘리트들이 동일한 외교정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에게 외교정책에 대한 전문가 정보와 

정보를 탐색할 동기가 제공된다면, 두 집단 간의 정책 선호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 



 5 

주장한다.  

둘째, 핵 확산 및 비확산을 설명하는 변수들 중에서 일반 유권자 단위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는 무엇인가? 선행연구는 국가 단위에서 핵무기 개발의 

원인으로 안보, 경제, 규범, 국내정치 등의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했다(Sagan, 2011; 

Debs and Monteiro, 2017). 최근 학자들은 국가 단위의 핵 확산 및 비확산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를 식별하기 위해 정량적 방법(quantitative methods)과 머신 러닝 

기법(machine-learning technique) 활용하고 있다(Singh and Way, 2004; Jo and 

Gartzke, 2007; Bell, 2016). 이러한 연구들은 정책결정권자들의 의사결정 결과물인 

국가 단위의 핵 확산 및 비확산 요인을 식별하는 데에 집중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 단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변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았다(Son and Park, 

2020).8  

본 연구는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사례로 일반 유권자 단위에서 기존 핵 확산 

및 비확산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이론들의 설명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이론들을 각각 핵 확산의 비용(cost), 필요성(necessity), 

실현가능성(feasibility)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정보 형태로 각색하여 한국 핵무장 

여론에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핵 비확산 설명 변수가 핵무장 찬성 여론의 

태도를 핵무장 반대로 변화시키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지 식별하고자 한다.  

셋째, 실험 설문(survey experiment)을 통해 단편적으로 측정한 응답자들의 

외교정책 태도를 이들의 실제 정치적 태도로 간주할 수 있는가? 최근 

국제정치학에서 많은 학자들이 실험 설문을 사용하여 유권자들의 외교정책 태도를 

연구하고 있다(Mcdermott2011, Mintz et al, 2011, Hyde, 2015). 이들은 실험 

설문에서 응답자들에게 실험적 처치를 제공한 뒤에 응답자들의 태도를 측정하여 

실험 내에서의 응답을 이들의 실제 정치적 태도로 간주했다. 일반 유권자 

단위에서의 실험적 발견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는 국제정치학의 기존 이론을 

                                                             
8  기존의 핵 확산 및 비확산 선행연구의 이론을 한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소수의연구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로렌 수킨(Sukin, 2020)과 고지영(Ji-Young Ko, 

2019)은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하는 핵 확장 억제 정책(extended nuclear deterrence)이 

한국 유권자들의 핵무장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했다. 손상용ᆞ임만성(Son and Im, 

2021)은 한국 유권자를 분석단위로 안보위협과 안전보장이 유권자들의 핵무장 태도에 

미치는 정치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들은 

안보위협과 안전보장 변수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른 

변수들과의 상대적 설명력 차이를 식별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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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다(Tomz, 2007; Weeks, 2008; Sukin 2021).  

이에 대한 비판으로, 실험의 외적 타당성 문제(external validity)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Bertrand and Mullainathan, 2001; Lucas, 2003; Krupnikov et al, 2014; 

Kreps and Roblin, 2019, Findley et al, 2021). 즉 응답자들이 실험적 처치에 의해 

일시적으로 특정 태도를 응답했더라도, 이러한 태도가 실험 외적인 현실 환경에서 

지속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의 실험 내에서의 태도와 실험 외에서의 

태도가 다르다면, 실험 내에서 관측된 응답자들의 단편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국제정치학의 기존 이론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과 해석이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는 실험 설문 방법론의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었던 내적 타당성 및 

외적 타당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실험 설문 모형을 구축했다. 새롭게 

구축된 실험 설문 모형은 실험적 처치를 제공한 뒤에 응답자들의 의견과 

응답자들의 실제 행동을 함께 측정하여 실험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태도변화를 응답자들의 의견변화와 행동변화로 

세분화했다.  

새로운 실험 설문 모형에서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완될 수 있다. 실험의 내적 타당성은 응답자들의 의견변화와 행동변화 

두 개의 종속변수를 활용하여 독립변수인 실험적 처치의 인과적 효과를 각각의 

실험에서 추정할 수 있다. 실험의 외적 타당성은 행동 경제학 실험을 통해 

응답자들의 실제 행동을 측정하여 실험 내에서 관측된 이들의 의견이 실제 실험 

외적인 환경에서도 지속되는지를 식별할 수 있다.  

 

 

제 3 절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외교정책에 존재하는 유권자와 정책결정권자 간의 정책 선호 격차를 

한국 핵무장 여론을 사례로 탐색하기 위해 혼합 방법론(mixed methods)을 

사용한다. 혼합 방법론은 심층 질적 인터뷰(qualitative interview)와 실험 설문 

방법론(survey experiment)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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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질적 인터뷰와 관련해서 한국 핵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두 집단을 

인터뷰했다. 2019년 3월 – 7월 사이에 한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와 전직 및 현직 

관료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외교 안보 

엘리트들의 핵무장에 대한 정책 선호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인터뷰 

과정에서 전문가들에게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혹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존의 핵 확산 및 비확산 선행연구의 

관점에서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인터뷰 자료는 정보 형태로 각색되어 실제 

실험에서 응답자들에게 제공하는 실험적 처치로 활용되었다.  

 한국 핵무장 여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을 인터뷰했다. 9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손상용 외 5명의 면접원들이 

2019년 6월 8일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통해 핵무장 찬성 여론의 지식수준, 태도 형성 과정, 태도 변화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 반대 정보에 의해 태도가 변화하는지에 

대한 한 차례의 사전 실험을 진행했다. 사전 실험 결과, 총 52명 중 48명이 한국의 

핵무장 시 발생하게 될 전문가 정보를 학습하고, 핵무장 반대로 태도를 변화했다. 

 두 집단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201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험 

설문을 이용한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했다. 해당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및 

성균관대학교에서 확보한 대학생 샘플을 대상으로 총 4회의 사전 실험을 진행한 

뒤에, 최종적인 실험 설계를 확정하고 2019년 11월 25일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연구 승인을 받았다.10 본 실험은 2019년 12월 온라인 패널 

조사 업체인 마이크로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핵무장에 찬성하는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해당 과정에서 설문 실험에 소요된 연구비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핵 비확산 교육 센터(NEREC)의 지원을 받았다. 

                                                             
9 물론 현재까지 집계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핵무장 찬성 입장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 다수를 망라한다. 하지만 핵무장에 대한 정당 

차원의 논의가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핵무장 선호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가정하고,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집합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10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응답자 모집 및 

동의 과정 등 연구의 전반을 검토 받았다. 특히 실험이 응답자들의 실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IRB를 통해 윤리적 수행과 연구 참여자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 받았다. 심의 과정을 통해 2019년 11월 25일 IRB 

No.1911/003-012로 연구 시작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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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외교정책 정보가 유권자들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핵무장 여론을 사례로, 어떤 핵 비확산 정보가 이들의 태도변화에 

가장 효과적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외교정책에서의 여론 형성 

요인과 더불어 핵무기 확산을 다루는 두 가지 선행연구에 이론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각 분야의 선행연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각각의 선행연구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상술한다. 

 

제 1 절  외교정책 여론 형성 요인 연구 

 

외교정책에서의 여론 형성 요인을 다룬 선행연구는 유권자에 대한 가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외교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가 

무지(ignorance)로 인해 일관되거나 체계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알몬드-리프만 

합의(almond-lippmann consensus)는 이러한 가정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알몬드(Almond, 1950)는 미국 시민 과반수가 외교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이를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로즈나우(Rosenau, 1961) 역시, 미국 유권자의 50% 이상이 외교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1950-60년대 

미국 정치학자들은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서 외교정책 이슈가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였다(Kagay and Caldeia, 1975).  

둘째, 유권자들이 외교정책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유권자들이 외교정책에 대해 

구조적(structural)인 방식으로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책에 대한 

태도는 예측 가능(predictable)하다고 주장한다(Holsti, 1992). 이처럼 유권자들이 

지식 혹은 정보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해 구조적이고 예측 가능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a) 개인이 중요시하는 핵심 가치에 의존하거나(Hurwitz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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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fley, 1987), (b) 자신이 지지하는 외교정책의 성공 혹은 승리를 선호하며 

외교정책의 연속성을 선호하기 때문이다(Eichenberg, 2005). 이를 근거로, 이들은 

유권자들이 외교정책에 대해 상당히 안정적이고 구조화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유권자들이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하는 신호(cue)에 의존하여 

외교정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주장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외교정책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신호를 채택하여 개인들의 정책 

선호를 형성할 수 있다. 동시에 해당 이론은 신호를 제공하는 행위자의 종류에 

따라 하향식 태도 형성(top-down theory)과 상향식 태도 형성(bottom-up theory) 

이론으로 분류된다.  

하향식 태도 형성 이론은 외교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가 정당, 정치인, 

군인, 전문가와 같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엘리트의 신호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유권자들은 신호 제공자가 보내는 정보의 내용을 판단하기보다는 신호 

제공자의 신뢰 가능성(source credibility)에 따라 신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Golby et al 2017, Hayes and Guardino 2011, Murray 2014, Thompson 

2006, Chapman 2011, Grieco et al 2011). 반면, 최근 제시된 상향식 태도 형성 

이론은 외교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가 동료 집단(peer group)에 의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가정한다(Druckman and Nelson 2003; Kertzger 2017).  

 

 

제 2 절 외교정책 정보에 의한 여론의 태도변화  

 

앞에서 제시한 외교정책에서의 여론 형성 요인 선행연구는 유권자들의 지식수준과 

정보 획득 방식에 대한 상이한 가정과 상반된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관점에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 번째 한계는, 유권자들이 정보를 얻는 출처와는 별개로 외교정책에 관한 

정보의 내용(message or information content)이 갖는 중요성에 크게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치 소통(political communication) 분야의 최근 연구들은 출처의 

중요성만을 강조했던 기존 연구를 비판하며 유권자들이 정보의 출처(sourc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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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내용(content)이 동시에 제공되었을 때, 정보의 내용에 의해 정책에 대한 

선호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했다(Arceneaux et al, 2012. Bullock, 

2011, Boudreau, 2013, Druckman et al, 2013, Gadarian, 2010, Jessee, 2010, 

Nicholson, 2011). 그러나 외교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 형성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정보의 내용이 유권자의 선호형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다.   

외교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 형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 출처(source), 내용(content)에 따라 다음 장에 제시된 

<표 2-1>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외교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 형성 과정에서 대통령, 정당, 국제기구, 언론, 동료 집단 등이 

제공하는 신호의 영향력을 연구했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 설계는 유권자들이 특정 

행위자가 제공하는 신호를 채택하여,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교정책에 대한 신호가 아닌 전문적인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유권자들이 

정보의 내용을 바탕으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Author Cognitive Process Source 

Baum and Groeling (2008) Cue-taking Party 

Gelpi (2010) Cue-taking President 

Golby et al (2018) Cue-taking Military 

Kertzer and Zeitzoff (2017) Cue-taking Peer Group 

Guardino and Hayes (2018) Cue-tak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Grieco et al (2011) Cue-tak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Gadarian (2010) Cue-taking News 

Berinsky (2009) Information Expert 

Guisinger and Saunders (2019) Information Expert 

표 2-1 외교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 형성 선행연구 

: 해당 분류는 신호 혹은 정보가 유권자들의 외교정책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작성했다. 따라서 무역에 대한 선호 및 성별에 따른 

외교정책 태도 등의 선행연구는 의도적으로 생략했다.  

 

물론, 외교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 형성과정에 정보가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한 소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베린스키 (Berinsky, 2009)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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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작전에서 예상되는 피해 규모 (casualties)와 같은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들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군사 작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했다. 가이싱어와 선더스 (Guisinger and Saunders, 2017)는 다양한 외교정책 

영역에서 정보의 내용과 출처가 유권자들의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했다. 하지만, 위의 두 연구는 여전히 유권자들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정보 환경을 구축하기 못했기 때문에 정보의 독자적인 영향력을 탐색하기 

어렵다.11  

두 번째 한계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유권자들의  태도 형성(attitude 

formation)에만 초점을 두며 이러한 태도의 변화 가능성(attitude change)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 소통 연구에서 태도변화는 오랫동안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로 자리 잡아 왔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이중 과정 이론(dual-process 

theory)을 들 수 있다(Eagly and Chaiken 1993, Petty and Cacioppo 1986).  

이중 과정 이론은 유권자들이 특정 정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인지적 노력(cognitive effort)을 기준으로 정보 환경을 분류한다. 이중 

과정 이론에서 상정하는 정보 환경은 개인의 인지적 노력 수준에 따라 휴리스틱 

정보 과정(heuristic information processing)과 체계적 정보 과정(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으로 나뉜다.  

휴리스틱 정보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많은 인지적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신호에 기반하여 태도를 형성한다. 반대로 체계적 정보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높은 수준의 인지적 노력을 동원하여 정보의 내용을 직접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종합함으로써 태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태도를 변화한다.  

이중 과정 이론의 관점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 형성을 

연구했던 기존 연구들은 체계적 정보 과정이 아닌 휴리스틱 정보 과정을 구축한 

것이다. 왜냐하면 응답자들은 실험적으로 구축된 정보 환경 속에서 큰 인지적 

                                                             
11  가이싱어와 선더스는 정보의 내용과 출처가 유권자들의 외교정책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정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는 

(a) 정보의 질(quality of information(과 (b) 정보 탐색의 동기(motivation)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유권자들이 제시된 실험적 처치인 외교정책 정보를 탐색할 

인지적 동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즉 유권자들이 실험에서 여러 차례 제공된 

외교정책에 대한 각각의 정보를 충분한 인지적 노력을 투자해서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태도를 형성했다고 추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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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특정 출처에서 제공된 간단한 신호를 바탕으로 외교정책에 

대한 태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외교정책에서 정보의 영향력을 탐색한 소수의 연구도 실험적으로 구축된 

정보 환경에서 체계적 정보 과정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보기 어렵다 (Berinsky 

2009; Guisinger and Saunders, 2017). 왜냐하면 해당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제공된 정보를 높은 수준의 인지적 노력을 동원하여 탐색할 동기가 존재하지 

않았고, 제공된 정보가 상대적으로 짧고 간단했기 때문에 체계적 정보 과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들은 응답자들의 

태도 변화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 내에서 도출된 응답자들의 태도가 

정보에 의해 변화했는지 혹은 초기의 태도가 유지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다.  

위의 두 가지 한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외교정책에 대한 전문가 반대 

정보가 유권자들의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한다. 전문가 반대 정보는 

응답자들에게 정보를 탐색할 인지적 동기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의 정보 환경을 체계적 정보 과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핵무장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의 정보 환경이 기존의 휴리스틱 정보 과정에서 체계적 정보 

과정으로 변화했을 경우 발생하는 이들의 태도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범위(scope condition)는 반대 정보가 유권자들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보가 유권자들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찬성정보와 반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유권자들의 정책에 대한 태도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기존 태도와 반대되는 전문가 정보를 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인지적 동기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이론적 범위를 반대 정보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으로 국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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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핵무기 확산 및 비확산 요인 연구  

 

본 연구는 외교정책에서의 여론 형성 요인 연구과 더불어 핵 확산 및 비확산 

선행연구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핵 확산 및 비확산을 다룬 기존 연구는 특정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를 안보, 경제, 규범, 과학기술, 그리고 국내정치의 

측면에서 설명했다. 아래의 <표 2-2>에서는 대표적인 이론들 일부를 간단하게 

분류하여 요약했다.  

 

Category Mechanism Author 

Security External Security Threat Betts (1977), Meareshemier 

(1990), Sagan (1996) 

Security Commitment Bleek and Lorber (2014), Reiter 

(2014) 

Conditional Military Punishment Gerzhoy (2015) 

Strategic Security Interactions Monteiro and Debs (2014) 

Economy Elite’s preference for economy Solingen (2009) 

Economic Sanctions Miller (2014) 

Norms Nonproliferation norms Rublee (2009) 

Domestic 

Politics 

Bureaucratic Interests Sagan (2006) 

Leader’s national identity Hymans (2006) 

Leader’s past experience Fuhrmann and Horowitz (2015) 

Public opinion on nuclear program Berger (2014), Cole (1997), 

Rattinger et al, (1985) 

Technology Civilian nuclear assistance Fuhrmann (2009, 2012), 

Kroenig (2009), Brown and 

Kaplow (2014) 

표 2-2 핵 확산 및 비확산 선행연구12 

 

 

 

                                                             
12  핵 확산 및 비확산에 대한 국내 학계 연구동향은 특정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개발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단일 사례 연구(김태우 2005; 조순구 2005; 전봉근 2005; 

박영준 2009; 조동준 2011; 한인택 2011; 손용우 2012; 김성철 2019), 비교 사례 

연구(김 태형 2019; 이상환 2005; 황지환 2009), 거시적인 시각에서 핵 확산의 추세와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이근욱 2007; 전성훈 2010; 조동준 2010, 2011; 

고봉준 2011; 김영재 2013), 규범에 초점을 두고 핵 확산 금지조약(NPT) 및 레짐에 

대한 연구(노병렬 2000; 김기정ᆞ박한규 2002; 전성훈 2009; 백진현 2010), 핵 확산 

통제 메커니즘(노병렬 2006; 조은정 2014), 핵 확산과 원자력정책(이상현 2011; 

조은정 2016), 담론분석을 통한 핵 확산 연구(구갑우 2014; 이중구 2016; 이중구 

2019)가 진행되었다.  



 14 

위의 이론들은 대부분 역사적 사례(historical case)를 바탕으로 국가 단위의 

핵 확산 및 비확산을 설명했기 때문에 정량적 증거(quantitative evidence)에 의한 

검증이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량적 방법(quantitative methods)을 

활용하여 기존에 제시되었던 이론과 변수들의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시도가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조동준과 에릭 가르츠키(Jo and Gartzke, 2007)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조작하여 각 변수의 설명력을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 마크 벨(Bell, 2016)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을 활용하여 핵 확산 및 비확산 요인으로 제시된 

설명변수 간의 설명력을 검증하기도 했다.  

핵 확산 및 비확산 요인으로 제시된 변수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국가 

단위에서 검증하는 학술적 시도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아직 일반 유권자 단위에서 

비슷한 학술적 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 유권자를 분석 단위로 

안보위협(security threat) 혹은 안전보장(security commitment)이 유권자들의 핵무장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핵 확산 및 비확산 

설명 변수 중 안보 혹은 동맹 변수의 영향력만을 제한적으로 탐색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권자 단위에서 다른 변수 간의 상대적 설명력이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다 

(Ko 2019; Sukin 2020; Son and Im 2021).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반 유권자 단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핵 비확산 변수 및 정책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 비확산 

선행연구는 국가의 핵무장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구했지만, 어떤 

정책 수단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일지에 대한 충분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 했다(Fuhrmann and Sechser,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핵무장 찬성 집단에 핵 비확산과 관련된 변수들을 

전문가 반대 정보 형태로 각색하여 제공하고, 이들의 태도변화에 가장 효과적인 

변수들을 식별하고자 한다. 학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핵 비확산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설명 변수들 간의 상대적 설명력을 일반 유권자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실제 핵 비확산 

정책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일반 유권자 단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핵 비확산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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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과 가설 

 

 

제 1 절  정보에 의한 핵무장 여론의 태도변화  

 

본 연구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외교정책에서 대중과 엘리트 

사이의 정책 선호 격차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라 주장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특정 정책을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대중과 

엘리트 사이에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외교 안보 

엘리트들은 외교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학습하고 검토한 뒤에, 정책 선호를 

형성하게 된다. 반대로, 대중은 외교정책에 대한 다면적인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엘리트들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난해한 정보를 이해할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외교정책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 첫 번째는 정보의 질(quality of information) 요인이다. 정보의 질 요인을 

충족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접하는 정보는 특정 정책의 조항 및 결과에 대해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이 접하는 정보 환경은 대부분 신호(cue)의 양이 정보를 압도하고, 소수의 

정보라 할지라도 출처를 알 수 없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조작된 거짓 정보가 

많다. 이처럼 정보의 질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 환경의 부재는 대중과 엘리트간의 

정책 선호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두 번째는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동기(motivation to scrutinize) 요인이다. 

일반 유권자들은 국내정책과 비교하여, 외교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할 인지적 

동기가 훨씬 약하다고 알려져 있다(Page and Barabas, 2000). 외교정책은 전쟁 및 

무력사용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국내정책보다 유권자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외교정책이 

국내정책과 비교하여 자신들의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외교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할 인지적 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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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된다.13   

본 연구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와 더불어 이를 촉진하는 정보의 질 문제 및 

정보 탐색의 동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반대 정보(counter-attitudinal 

expert information)를 사용한다. 전문가 반대 정보는 유권자들의 태도에 반대되는 

내용을 실제 전문가들이 작성한 정보 형태로 각색한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핵무장 여론을 위한 반대 전문가 정보는 한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 

핵무장의 비용,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을 정보 형태로 작성한 것을 지칭한다.  

반대 전문가 정보는 정보의 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의 

출처(source)를 한국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로 통제한다. 반대 전문가 정보는 실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특정 정책의 조항과 결과를 최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정보의 출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  

반대 전문가 정보는 정보 탐색의 동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기존 입장과 반대되는 반대 정보를 제공한다. 유권자들이 반대 정보를 받은 

상황에서 이들은 자신의 기존 태도와 다른 반대 정보를 심도 있게 탐색하고, 

기존의 태도와 비교분석하는 동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반대 정보는 응답자들이 정보를 탐색할 인지적 동기를 최대화하기 위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Lau and Redlawsk, 2001; Boudreau, 2013; Boudreau and Mackenzie, 

2014).  

위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핵무장에 대한 반대 전문가 정보는 핵무장 

찬성 여론의 태도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한다. 핵무장에 찬성했던 유권자들은 

반대 전문가 정보를 통해 기존의 휴리스틱 정보 과정에서 체계적 정보 과정에 

놓이게 된다. 해당 과정에서 정보 탐색의 인지적 동기를 활용하여 한국의 핵무장 

비용, 필요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자신의 기존 태도와 

비교하여 학습한 뒤에 태도를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13 실제로 불록(Bullock, 2011)은 유권자들이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동기 문제에 대해서 

“오직 소수의 유권자들만이 특정 정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동기가 있고, 더욱 더 

소수의 유권자들만이 해당 정책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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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반대 전문가 정보와 태도변화) 

핵무장에 찬성했던 유권자들은 핵무장에 반대하는 전문가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핵무장 반대로 태도를 변화할 것이다. 

 

 

제 2 절  핵 비확산의 비용, 필요성, 실현 가능성  

 

핵 확산 및 비확산 선행연구는 특정 국가의 핵무기 개발 요인을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주요 이론들을 아래의 <표 3-

1>에서 다시 세 가지로 분류했다. 세 가지 분류는 각각 핵 확산의 비용(cost), 

필요성(necessity),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다. 본 장에서는 세 가지 분류 중, 어떤 

설명 변수가 한국 핵무장 여론의 태도변화에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선행연구 한국 상황에의 적용 

핵 확산 

비용  

경제제재  한국의 핵무기 개발 시, 국제사회에 의한 경제제재  

조건부  

군사 제재   
한국의 핵무기 개발 시, 미국의 핵 확장억제 철수  

원자력  

기술 제재  

한국의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원자력 원료 및 기술 

제재 

핵 비확산  

규범 제재 
한국의 핵무기 개발 시, 유엔안보리에 의한 결의안 

핵 확산 

필요성 
안보 위협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완화된 상황 

핵 확산 

실현가능성 

정책결정권자 

의지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한국 정책결정권자들의 핵무기 

개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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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핵 비확산 선행연구 재분류 

 

핵 확산의 비용은 특정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경우 감수해야 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재(sanctions)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는 특정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무역 제재(trade sanction)와 

금융 제재(financial sanction) 그리고 정책결정권자들에 대한 선별적 제재(targeted 

sanction) 수단을 포함한다. 실제로 니콜라스 밀러(Miller)는 핵 비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경제제재의 효과성이 매우 약하다는 선행연구를 비판하며, 경제제재의 

비용에 대한 정책결정권자들의 합리적 기대(expectation)가 실제로 미국 동맹국들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단념시켰던 중요한 핵 비확산 변수라고 주장했다(Miller, 2014).  

조건부 군사 제재(conditional military punishment)는 동맹 관계에서 후견 

국가(patron State)가 피후견 국가(client State)의 핵무장을 억제하기 위해 피후견 

국가의 핵무장 시, 안전보장(security commitment)을 철회하겠다는 조건부 제재를 

의미한다. 실제로 조건부 군사 제재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핵무기 개발을 미리 

억제하거나 개발 중인 핵무기를 중단하기 위해 사용했던 효과적인 핵 비확산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Monteiro and Debs, 2014; Gerzoy, 2015).  

원자력 기술 제재(nuclear technology sanction)는 선행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특정 국가의 핵무기 개발 결정에 민간 원자력 산업(civilian 

nuclear industry)과 민감한 원자력 기술 지원(sensitive technology assistance) 

여부가 미치는 중요성이 자주 언급되었다(Fuhrmann, 2009; 2012; Kroenig, 2009; 

Sagan, 2011; Brown and Kaplow, 2014). 즉 핵무기 개발 과정에 필요한 원료 및 

기술과 함께, 민간 원자력 산업은 특정 국가의 핵무기 개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Sagan, 2011, Hymans, 2011).  

 핵 비확산 규범에 의한 제재는 특정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법 및 국제기구 차원의 제재 방안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는 핵 비확산 

조약(NPT)이 실제로 잠재적 핵무기 개발국가의 핵 확산을 방지했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했다(Dai, 2002; Hymans, 2006; Rublee, 2009; Coe and Vaynman, 

2015; Fuhrmann, 2012). 하지만 여전히 핵 비확산 조약의 효과성에 대한 상반된 

일반 

유권자들의 

의지 

한국 국민 과반 수 이상의 핵무기 개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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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인해 논쟁이 진행 중이다(Fuhrmann and Lupu, 2016). 

핵 확산의 필요성은 전통적인 안보 위협(security threats) 관점의 설명을 

의미한다. 안보 관점의 선행연구들은 특정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주요 근거로 

해당 국가의 안보 환경에 존재하는 안보 위협에 주목했다(Betts 1977; Epstein 

1977; Mearsheimer 1990; Frankel 1993; Thayer 1995; Sagan 1996). 안보 위협의 

존재 여부 및 강도는 안보 위협을 느끼는 국가가 상대 국가와의 힘의 균형을 

조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장을 선택하게 유도하는 요인이다.  

핵 확산의 실현가능성은 국내정치 변수와 밀접하게 관련된다(Sagan, 1997; 

Solingen, 2007; Hymans, 2011; Saunders, 2019). 특정 국가의 핵무기 개발 여부는 

폐쇄적으로 소수의 정책결정권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동시에 핵무기 개발은 국가 

내부의 다양한 관료집단의 이해관계(bureaucratic interests)가 반영된 이해 충돌의 

산물로 간주되기도 했다(Sagan, 1997). 이처럼 핵무기 개발에 관여하는 관료 

집단의 핵무장 의지는 국가의 핵무장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동시에 일반 유권자의 핵무장에 대한 의지도 핵 확산 및 비확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Flynn and Rattinger, 1985; Cole, 

1997; Arnett, 1998; Jasper, 2012; Berger, 2014). 유권자들의 핵무장 찬성 의사는 

특정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더욱 촉진하지만, 반대 의사는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중요한 국내정치적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핵 확산의 비용, 필요성 실현가능성 중 핵 확산의 비용이 한국 

핵무장 여론의 태도변화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주장한다. 동시에 핵 확산의 비용 

중 경제제재가 조건부 군사제재에  비해 더욱 효과적인 태도변화 수단이라 

주장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핵 확산의 비용과 관련된 정보는 비용 및 실현가능성 정보에 비해 

핵무장 여론의 태도변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하여 핵 확산 비용과 관련된 정보는 대중과 엘리트 사이의 

핵무장에 대한 선호 격차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핵무기 개발로 국가가 감수해야 하는 비용과 관련된 정보는 안보, 동맹, 

경제, 기술 등 다양한 영역들이 교차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핵무기 개발의 비용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지적 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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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이해하고 핵무장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추가로 

요구된다. 하지만 핵무장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해당하는 북한의 안보위협과 

정책결정권자들의 핵무장 의지는 언론 매체를 통해 자주 보도되기 때문에 핵 

확산의 비용과 관련된 정보에 비해 일반 유권자들이 접하기 쉽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 노력이 상당히 덜 소요된다.  

핵 확산 비용과 관련된 정보는 복잡하고 난해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 

유권자들은 해당 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핵무장 정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핵무장 

비용에 대한 전문가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일반 유권자들은 이를 새롭게 학습하고, 

핵무장에 대한 초기의 태도를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가설 2 (핵무장 비용 정보와 태도변화 가설) 

핵무장 비용과 관련된 정보는 핵무장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에 

비해, 핵무장 여론의 태도 변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핵 확산 비용과 관련된 정보 중, 경제제재는 조건부 군사제제에 비해 

핵무장 여론의 태도변화에 더욱 효과적인 정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론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 억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재(policy substitute)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 시도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안전보장 수단들을 철수하는 상황은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안전보장 수단을 대체하는 독자적 군사 수단을 마련해야 할 강력한 

안보적 동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조건부 군사제재는 오히려 핵무장 여론을 

추동하는 역효과(backfire)를 발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건부 군사제재와 달리, 경제제재는 비용의 분담 메커니즘(cost-sharing 

mechanism)을 지니고 있다. 비용의 분담 메커니즘은 핵무장으로 발생하는 

경제제재의 피해가 국내 유권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시, 부과되는 국제사회의 무역 및 금융제재는 국가의 국제 무역과 

국내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내수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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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경제제재로 인한 피해를 분담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의 분담 

메커니즘은 비단 경제제재뿐만 아니라 원자력 기술제재에 따른 민간 원전 산업의 

피해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유권자들은 핵무기 개발에 

따른 경제제재의 피해 분담 메커니즘을 학습하고, 자신들이 분담하게 될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무장에 대한 자신들의 기존 선호를 단념할 가능성이 

강력하게 존재한다.  

 

가설3 (경제재재 정보와 태도변화 가설) 

핵무장의 비용과 관련된 정보 중, 경제제재 정보는 군사제재 정보에 비해, 핵무장 

여론의 태도변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제 4 장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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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실험 설계  

 

본 연구는 목적은 전문가 반대 정보에 따른 핵무장 찬성 여론의 태도변화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권자들의 정보 환경을 실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실험 설문(survey experiment) 방법론을 연구 방법론으로 채택했다. 총 4회의 사전 

실험을 거쳐,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 조사 업체인 마이크로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2019년 12월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에 걸쳐 핵무장에 찬성하는 한국 유권자 

1,008명을 표집하여 실험 설문을 진행했다. 

실험은 다음 장의 <그림 4-1>과 같이, 총 세 단계로 진행된다. 실험의 첫 

번째 순서로,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하는 유권자 1,008명을 표집했다. 해당 연구의 

목적은 전문가 반대 정보에 의한 핵무장 찬성 여론의 태도변화를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집 조건을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는 유권자로 설정했다.  

 

 

그림 4-1 핵무장 여론의 태도 변화 실험 순서도 



 23 

 

실험의 두 번째 순서로 응답자들은 의견 변화 실험(opinion change 

experiment)에 참여하게 된다. 핵무장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핵무장에 반대하는 

전문가 정보를 실험적 처치로 제공 받았다. 전문가 반대 정보는 총 7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한 가지 정보를 무작위 할당(random assignment)하여 

배정 받았다. 동시에 응답자들은 실험 내에서 최소 30초 동안 배정된 정보를 

읽도록 지침을 받았고, 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조작 

확인(manipulation check)을 받았다. 14  앞의 과정을 거쳐, 응답자들은 “ 해 당 

정보에서 묘사된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 혹은 반대하십니까?”

의 질문을 제공 받았다. 의견 변화는 해당 질문에서 응답자의 의견이 핵무장 

반대로 변화한 경우를 지칭한다.  

실험의 세 번째 순서로 응답자들은 행동 변화 실험(behavior change 

experiment)에 참여하게 된다. 의견 변화 실험 이후 한국의 외교 안보와 관련된 

설문 문항들에 응답한 뒤에, 응답자들은 실험의 종료 직전에 기부 실험(donation 

experiment)에 참여했다. 기부 실험을 위해 응답자들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응답자들의 선택지를 무작위 추첨하여 선택한 인물에게 해당 금액을 실제로 

기부하겠다고 안내했다. 동시에 응답자들은 30만 원을 5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나누어 자신이 후원하고자 하는 인물에 기부하도록 안내 받았다. 기부 대상으로 

선정된 각각의 인물은 과학자, 시민단체, 정치인으로 구성했으며 이들은 실제 

인물의 이력을 가명으로 각색하여 조작한 뒤에 사용했다. 따라서 행동 변화는 

핵무장에 찬성했던 응답자 중, 핵무장에 찬성하는 집단에 기부한 금액보다 

반대하는 집단에 기부한 금액이 큰 경우를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태도변화는 의견변화와 행동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즉 응답자들이 7가지 전문가 반대 정보 중 하나의 정보를 

제공받은 뒤에, 실험의 두 번째 단계에서 핵무장 반대로 의견을 변화했고, 동시에 

실험의 세 번째 단계에서 핵무장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에게 더 큰 금액을 기부했을 

                                                             
14  실험적 처치의 성공적인 조작(manipulation)을 위해 두 가지 조치를 마련했다. 첫째, 

응답자들이 실험에서 배정된 정보를 반드시 30초 이상 읽어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둘째, 실험적 처치의 조작 확인을 위해 

응답자들이 정보를 제공받은 뒤에 해당 정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문제를 제공했다. 응답자들이 정답을 선택하면 다음 문항으로, 오답을 선택하면 

정답을 선택할 때까지 다시 실험적 처치를 읽고 문제를 풀도록 반복된 루프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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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태도변화로 간주한다.  

 

 

제 2 절  실험적 처치  

 

본 실험의 실험적 처치는 전문가 반대 정보(counter attitudinal expert 

information)이다. 전문가 반대 정보는 실제 핵무장과 관련된 국내 및 국외 외교 

안보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했다. 다음 장의 <표 4-2>에 정리된 것과 

같이, 정보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군 지도부, 외교부, 행정부, 입법부, 학계 

등에서 고루 선택되었다. 해당 전문가들은 인터뷰에서 안보, 경제, 규범, 기술, 

국내 정치 등의 각 분야에서 한국의 핵무장 시 발생하게 될 구체적인 상황을 정보 

형태로 작성하도록 요청받았다. 이들이 작성한 정보는 핵무장 찬성 여론의 태도와 

반대되는 핵 비확산의 정보 형태로 각색되어 응답자들에게 제공되었다.  

 

 

 

영역 소속/직위 이름 

안보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전 청와대 대외전략 비서관 
김태효 

안보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형 

안보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이상현 

안보 스탠포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스캇 세이건 

안보 육군 현역/전직 장군 5인, 공군 현역 장교 2인 등 익명 요청 

경제 국립외교원 교수 전봉근 

경제 외교부 공무원 7인, 기획재정부 공무원 2인 익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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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섭 

규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동준 

기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임만성 

기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최성열 

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책임연구원 황용수 

국내 

정치 
대한민국 국회 소속 국회의원 3인 익명 요청 

표 4-2 실험적 처치 작성에 참여한 외교 안보 전문가 명단 

 

핵무장에 찬성했던 응답자들에게 제공되었던 전문가 반대 정보는 핵 

비확산의 관점에서 핵무장의 비용, 필요성, 실현가능성과 관련된 전문가 정보이다. 

실제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적 처치로서의 전문가 반대 정보는 다음 장의 <표 4-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실험적 처치의 원문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 반대 전문가 정보 

핵 확산 

비용  

경제제재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한국의 대외 무역이 

감소하는 상황 

조건부 군사 제재   
미국이 군사적 징벌 수단으로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이 약화되는 상황  

규범에 의한 제재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 작성 상황 

원자력 기술 제재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원료 및 기술 제재로 

민간 원전 산업 피해 상황 



 26 

핵 확산 

필요성 
안보 위협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완화된 상황  

 

핵 확산 

실현가능성 

정책결정권자  

의지  
한국 정책결정권자들의 핵무기 개발 반대  

일반 유권자들의 의지 한국 국민 과반 수 이상의 핵무장 반대 

표 4-3 실험적 처치(전문가 반대 정보) 요약 

 

 

 

 

 

 

 

제 3 절  실험 설계의 타당성  

 

본 항목에서는 실험 설계 과정에서 고려했던 다양한 고민을 소개하고, 실험 설계의 

근거와 타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실험 설문의 필요성, 집단 내 실험 

설계의 타당성, 태도변화의 조작적 정의, 실험적 처치 부연설명 항목으로 나누어 

상술했다.  

 

1) 실험 설문 방법론의 필요성  

 

본 연구는 전문가 반대 정보가 유권자들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해 실험 설문을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했다. 실험 설문을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27 

첫째, 실험 설문은 유권자들의 정보 환경(information environment)을 실험적 

조작(experimental manipulation)을 통해 휴리스틱 정보 과정(heuristic information 

processing)에서 체계적인 정보 과정(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Eagly and Chaiken, 1993; Petty and Cacioppo, 1986). 핵무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정보 환경을 실험적으로 조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휴리스틱 정보 과정에서 핵무장에 대한 자신들의 

단편적인 선호를 응답했다.  

하지만 실험 설문을 활용하여 유권자들에게 전문가 반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들의 정보 환경을 기존의 휴리스틱 정보 과정에서 체계적인 정보 과정으로 

조작할 수 있다. 즉 응답자들은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전문가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탐색 및 학습하여 핵무장에 대한 자신의 기존 태도를 제고하여 새로운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실험 설문은 핵 확산 및 비확산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가설을 유권자 

개인 수준에서 검증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주로 국가 단위 (state-level)의 연구를 

통해 특정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개발하지 않았던 동인을 연구했다. 

하지만 실험 설문을 이용한다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서로 경합하는 이론들을 

개인 수준(individual-level)에서 새롭게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 설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 유권자 단위에서 핵 비확산에 가장 효과적인 설명을 비교 

가능한 맥락에서 간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2) 집단 내 실험 설계의 타당성  

 

본 연구는 집단 내 실험설계(within subjects design)를 채택했다. 집단 내 

실험설계는 동일한 집단을 실험적 처치를 받기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하는 

설계이다(McDermott, 2002; Druckman et al, 2011; Druckman and Green, 2021). 

즉, 핵무장 찬성 집단의 전문가 반대 정보를 접하기 전의 핵무장 태도와, 전문가 

반대 정보를 접한 이후의 핵무장 태도를 비교할 수 있는 실험 설계이다. 실험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예비 실험을 진행하며 함께 고민했던 다른 실험 설계 방식 두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고, 집단 내 실험 설계의 비교우위를 논하고자 한다.  

첫째, 집단 간 실험설계(between-subjects design)는 무작위로 실험 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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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집단을 나누어 실험적 처치를 제공하고, 두 집단의 비교를 통해 실험적 

처치의 인과적 효과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집단 간 실험설계를 채택할 경우, 

유권자들의 초기 핵무장 선호와 관계없이 이들을 무작위로 나누어 핵 비확산 

관점의 전문가 반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해당 과정에서 핵무장에 초기 찬성했던 

응답자와 반대했던 응답자가 동일하게 핵무장에 반대하는 전문가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전문가 반대 정보에 의해 태도가 변화했는지 혹은 전문가 반대 정보와 관계 

없이 초기 태도가 유지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핵무장에 찬성하는 집단만을 선별적으로 표집하여, 이들에게 핵무장 반대 전문가 

정보를 제공하고, 태도변화를 측정하는 어려운 연구 사례(hard case)를 설정했다.  

둘째, 집단 내 실험설계(within-subjects design)를 변형한 두 가지 설계가 

존재한다. 한 가지 실험 설계는 핵무장에 찬성하는 집단을 표집하고, 전문가 반대 

정보를 제공 받는 실험집단과, 전문가 반대 정보를 제공 받지 않는 통제집단을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사전 실험에서는 통제집단의 태도변화가 

전혀 관측되지 않았고, 회귀분석 과정에서 완벽한 분할(perfect separation case) 

문제가 발생했다. 즉 종속변수인 태도변화의 변이가 관찰되지 않는 통제집단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게 샘플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회귀분석의 통계적 

강도(statistical power)를 약화하기 때문에 배제했다(Bellemare et al, 2014).  

다른 한 가지 실험 설계는 실험적 처치인 전문가 반대 정보 7가지를 

순차적으로 모든 집단에 제공하는 것이다. 즉 응답자들이 총 7번의 전문가 반대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각각의 정보를 배정 받은 직후에 태도변화 여부를 

측정한다. 하지만, 해당 과정에서 응답자들은 모든 종류의 전문가 반대 정보에 

노출되기 때문에 실험적 처치의 이월 효과(carry over effect)가 발생하여 기존에 

접한 정보의 영향력이 계속 중첩된다. 따라서 어떤 핵 비확산 전문가 반대 정보가 

응답자들의 태도변화에 가장 효과적인지를 탐색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배제했다.  

 

3) 태도변화에 대한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태도변화의 조작적 정의를 엄격하게 설정했다. 태도변화는 

의견변화와 행동변화로 나뉘어지며, 실험적 처치를 제공 받은 뒤에, 응답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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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과 행동이 모두 변화했을 경우에만 이를 태도변화로 간주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태도변화를 다룬 선행연구는 실험 내에서 응답자들의 의견변화만을 

관찰하고, 행동변화를 관찰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기존의 태도변화 

실험을 두 단계로 나누어 태도변화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한 것은, 실험의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과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의 내적 타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각각의 전문가 반대 정보가 

응답자들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뿐만 아니라 행동변화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가로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전문가 반대 정보들 중 어떠한 

정보가 실제로 유권자들의 태도변화에 효과적인지를 두 가지 종속변수를 활용해 

관찰할 수 있다. 실험의 내적 타당성이 성립한다면, 응답자들의 의견변화에 가장 

효과적인 전문가 반대 정보가 동시에 응답자들의 행동변화에 가장 효과적인 전문가 

반대 정보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실험의 외적 타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응답자들의 의견변화와 함께 

추가적으로 행동변화를 관찰한다. 기존의 태도변화 실험에 행동변화 실험을 새롭게 

도입한 이유는 실험 연구의 근본적인 약점인 외적 타당성 문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Guala and Mittone, 2005; McDermott, 2011; Kreps and 

Roblin, 2019; Findley et al, 2021).  

실험의 외적 타당성 문제는 실험에서의 발견이 실험 외적인 현실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의 외적 타당성 문제는 실험 내에서의 

의견변화가 실험 외적인 현실에서도 응답자들의 행동변화로 적용될 지의 문제이다. 

만약, 실험 내에서 관찰한 응답자들의 의견변화가 실제 행동변화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해당 실험에서의 발견은 유권자들의 일시적인 의견만을 변화시킨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반대로, 실험 내에서 관찰한 응답자들의 의견변화가 실제 

행동변화로 연계되어 태도변화가 된다면, 실험에서의 발견은 유권자들의 실제 

태도를 변화시킨 것으로 일반화(generalization)할 수 있다.  

 

4) 실험적 처치  

 

실험적 처치를 전문가 반대 정보 7가지로 설정한 것은 어떤 종류의 정보가 핵무장 

여론의 태도변화에 가장 효과적인지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응답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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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변화를 야기한 정보의 효과성을 식별하는 것은 핵 비확산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설명 변수들의 설명력을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채택한 실험 설계가 서로 다른 7가지 

전문가 반대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 7가지 변수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려면, 산술적으로 동일한 수치들을 

제공하고, 안보, 동맹, 경제, 규범, 국내정치 등의 핵 비확산 분야만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전문가 반대 정보가 응답자들의 태도변화에 가장 

효과적인지를 산술적으로 비교가능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4-4>과 같은 

실험적 처치의 설계가 요구된다.  

 

 선행연구 전문가 반대 정보 

핵 확산 비용  

경제제재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한국의 무역 40% 

감소 상황  

조건부 군사 제재   
미국이 군사적 징벌 수단으로 한국 

안보가 40% 감소 상황 

규범에 의한 제재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의 불법행위 결의안 

작성 가능성 40% 

원자력 기술 제재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원료 및 기술 

제재로 민간 원전 산업 40% 피해  

핵 확산 

필요성 
안보 위협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40% 완화된 상황   

핵 확산 

실현가능성 

정책결정권자 의지  
한국 정책결정권자들 40%가 핵무기 개발 

반대  

일반 유권자들의 의지 한국 국민 40%가 핵무장 반대 

표 4-4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산술적 형태의 실험적 처치 예시 

 

이처럼 서로 다른 전문가 반대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산술적인 

실험적 처치를 사용한다면, 실험적 처치인 정보의 맥락(context)과 정보의 

현실성(reality)을 희생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응답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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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40% 완화된 상황” 혹은 “ 유 엔  안보리에서 한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결의안 작성 가능성 40% ” 와  같은 산술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면, 연구자가 의도했던 실험적 처치의 조작 실패(manipulation failure)가 

발생한다.  

산술적 수치를 실험적 처치로 제공한다면 두 가지 방식으로 실험적 처치의 

조작 실패가 발생한다. 첫째, 응답자들은 정보에 대한 객관적(objective) 해석이 

아닌, 확률에 대한 주관적(subjective) 해석으로 실험적 처치를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안보 위협이 40%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실험적 처치는 응답자 개개인의 

40%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의 실험적 처치로 변하게 된다. 동시에 

응답자들은 40%의 산술적 수치에만 매몰되어 정보를 해석하기 보다는 확률론적 

사고 과정을 바탕으로 실험적 처치를 해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산술적 

수치를 실험적 처치로 사용한다면, 연구자가 의도한 실험적 처치의 조작은 

실패하게 된다.  

둘째, 산술적 수치를 실험적 처치로 제공할 경우, 전문가 반대 정보의 

현실성과 구체성이 약화된다. 해당 실험에서 의도하는 실험적 조작은 응답자들이 

전문가로부터 한국의 핵무장 시 발생하게 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은 핵무장 선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휴리스틱 사고 과정을 탈피하여 체계적 사고 과정에서 높이게 된다. 하지만 

40%와 같은 산술적 실험적 처치를 사용하는 것은 응답자들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에 집중하여 정보를 탐색하기 보다는 산술적 수치와 같은 신호(cue)에 

따라 태도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실험에서 설계한 응답자들의 정보 환경 

변화를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적 처치의 조작 실패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하나의 실험적 처치를 세 가지 

강도(intensity)로 구분하여 각각의 실험적 처치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했다. 즉 7가지 전문가 반대 정보는 각각 강도1, 강도2, 강도3으로 

구성된다. 강도가 높아질수록, 응답자들은 한국의 핵무장 시 발생하게 될 가장 

심각한 상황을 정보 형태로 제공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경제제재 정보를 제공받은 응답자는 강도1에서는 경제제재로 

한국의 무역량이 5% 감소하는 상황, 강도2에서는 23.2% 감소하는 상황, 

강도3에서는 58.8% 감소하는 상황을 제공 받게 된다. 이처럼 실험적 처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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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전문가 반대 정보에 강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보 간의 간접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  

해당 과정에서 응답자들은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만약 응답자의 태도가 강도1에서 변화한다면 의견변화 실험은 종료되고, 해당 

응답자는 강도2 혹은 강도3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지 않는다. 응답자의 태도가 

강도2에서 변화한다면 의견변화 실험은 종료되고, 해당 응답자는 강도3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지 않는다. 강도1, 강도2, 강도3의 정보를 모두 제공받는 응답자는 

강도1, 강도2의 정보에서 태도가 변화하지 않았던 응답자로 제한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응답자들은 생소한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강도1을 인지적 

준거점(cognitive reference)으로 두고 제공된 정보를 단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의견변화는 이항 변수로 측정이 되며 세 가지 강도의 정보를 모두 

제공받고도 의견이 변화하지 않은 응답자는 의견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세 가지 강도의 정보를 제공받는 도중 의견이 한 번이라도 변화하게 

된다면 의견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변수 설명  

 

독립변수는 실험적 처치인 전문가 반대 정보이다. 전문가 반대 정보는 핵무장의 

비용, 필요성, 실현가능성과 관련된 총 7가지 정보로 구성된다. 핵무장의 비용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정보, 미국의 조건부 군사 제재 정보, 유엔 안보리의 

불법행위 결의안 채택 정보, 미국의 원자력 기술 제재 정보로 구성된다. 핵무장의 

필요성은 북한의 완화된 핵무기 위협으로 설정했다. 핵 확산의 실현가능성은 한국 

정책결정권자들의 핵 비확산 의지와 일반 유권자들의 핵 비확산 의지로 구성된다.  

종속변수는 응답자들의 의견변화, 행동변화, 태도변화로 구성된다. 

의견변화는 실험적 처치인 전문가 반대 정보를 제공 받은 뒤에 해당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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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여부를 한 번 더 묻고, 핵무장 반대로 응답자의 

의견이 변화한 경우를 지칭한다. 행동변화는 실험의 종료 직전에 응답자들에게 

30만 원의 금액을 가상으로 지급하고 핵무장 찬성 전문가 3인과 핵무장 반대 

전문가 3인 중 어떤 집단에 어떤 액수의 금액을 기부하는지를 관찰하였다. 

행동변화는 자신의 초기 핵무장 입장과 반대되는 집단에게 더 큰 금액을 기부한 

응답자의 경우를 지칭한다. 반대로 자신의 초기 핵무장 입장과 동일한 집단에게 더 

큰 금액을 기부할 경우, 행동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최종적으로 

태도변화는 위의 의견변화와 행동변화가 모두 관찰된 경우만을 지칭한다.  

통제변수는 태도변화 실험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들을 포함했다. 

인구학적 변수(demographic variable)는 응답자들의 연령과 성별을 포함했다. 

사회경제학적 변수(socio-economic variable)는 응답자들의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을 포함했다. 정치학적 변수는 응답자들의 이념 성향과 정치 지식 수준을 

포함했다.  

위의 통제변수들과 함께, 태도변화 실험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사전 

태도의 강도(intensity) 변수를 포함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 처치를 제공하기 

전에 응답자들의 핵무장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식별하기 위해 총 3점 척도로 강도 

변수를 측정했다. 15  따라서 사전 태도의 강도 변수가 높아질수록 핵무장에 대해 

더욱 강한 초기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다음 장에 제시된 <표 5-1>과 같다. 

 

                                                             
15  응답자들의 핵무장 태도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적 처치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과 응답을 사용했다.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이에 대한 응답은 “보통, 약간 찬성, 매우 찬성”으로 구분했다. 응답은 

각각 1, 2, 3의 척도로 재구성하여 초기 태도의 강도 변수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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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통제변수 기술통계량  

 

실험에서 독립변수의 인과적 효과(causal effect)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적 처치의 무작위 할당(random assignment)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즉 본 

실험에서 전문가 반대 정보가 응답자들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응답자들은 7가지 실험적 처치 중 하나를 무작위로 배정받아야 

한다.  

실험적 처치의 무작위 배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사전 

특성(pre-treatment variables)을 독립변수로 두고, 실험적 처치의 배정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실험적 처치가 무작위로 

배정되었다면, 응답자들의 어떠한 사전 특성도 특정한 실험적 처치의 배정 여부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표 5-2>는 실험적 처치가 응답자들의 사전 특성과 관계 없이 

무작위로 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의 사전 특성인 핵무장 선호 강도, 

정치이념, 정치 지식 수준,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성별, 연령 변수 중 어떠한 

변수도 응답자들이 특정한 실험적 처치를 받게 될 것을 예측하지 못 했다. 따라서 

실험적 처치의 무작위 배정 요건이 충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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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Assignment to Treatment 

  

 (1) (2) (3) (4) (5) (6) (7) 
 

Intensity -0.056 0.070 -0.155 0.016 0.175 -0.170 0.119 

 (0.166) (0.168) (0.168) (0.170) (0.168) (0.167) (0.168) 

Ideology 0.048 -0.059 -0.027 0.088 -0.044 -0.034 0.026 

 (0.077) (0.078) (0.079) (0.078) (0.078) (0.078) (0.077) 

Political  

Knowledge 
-0.017 0.011 0.002 0.090* -0.045 -0.070 0.033 

 (0.049) (0.049) (0.049) (0.050) (0.049) (0.049) (0.049) 

Income -0.031 0.007 0.003 0.001 -0.017 0.041 -0.002 

 (0.032) (0.033) (0.033) (0.033) (0.033) (0.033) (0.033) 

Education -0.067 -0.228 0.005 0.121 0.160 0.026 -0.006 

 (0.162) (0.162) (0.165) (0.167) (0.165) (0.163) (0.164) 

Male 0.021 0.008 0.027 -0.113 -0.003 0.132 -0.073 

 (0.193) (0.194) (0.195) (0.196) (0.194) (0.195) (0.193) 

Age 0.012 -0.019 0.024 -0.007 -0.033 0.051 -0.031 

 (0.069) (0.069) (0.070) (0.070) (0.070) (0.070) (0.069) 

Constant -1.275 -0.896 -1.482* -3.143*** -2.147*** -1.540* -2.186*** 

 (0.792) (0.795) (0.806) (0.824) (0.807) (0.798) (0.804) 
 

Observations 1,001 1,001 1,001 1,001 1,001 1,001 1,001 

Log Likelihood 411.198 410.968 406.418 -404.126 -408.921 -410.025 411.744 

Akaike Inf. Crit. 838.396 837.937 828.836 824.251 833.842 836.050 839.488 
 

Note: *p**p***p<0.01 

표 5-2 실험적 처치의 무작위 할당 여부 확인 

: 각각의 실험적 처치에 대해 응답자들의 사전 특성이 해당 실험적 처치를 받게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식별하기 위해 총 7번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해당 표에서 

좌측 칼럼은 응답자들의 사전 특성 변수를 명시하고 있고, 상단의 숫자는 각각 7가지의 

실험적 처치를 의미한다. 

 

제 2 절  기술 통계  

 

본 실험의 종속변수인 의견변화, 행동변화, 태도변화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5-3>에 제시되어 있다. 핵무장에 찬성했던 응답자 1,001명 중 의견변화는 

577명, 행동변화는 76명, 태도변화는 63명으로 관측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58%가 

전문가 반대 정보를 학습한 뒤에 의견변화를 보였지만 행동변화와 태도변화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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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의 7.6%와 6.3%로 집계되었다.  

 

 숫자 비율 

의견변화 577 58% 

행동변화 76 7.6% 

태도변화 63 6.3% 

표 5-3 의견변화, 행동변화, 태도변화 기술 통계량 

 

해당 결과를 집합 관계로 표현하면 태도변화는 의견변화와 행동변화의 

필요조건이다. 동시에 의견변화와 행동변화는 태도변화가 발생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된다. 즉 응답자들의 태도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실험 내부에서의 

의견과 실험 외부에서 행동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 동시에 위의 수치는 의견변화가 

발생했을지라도 실제 응답자들의 태도변화가 반드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응답자들의 의견변화와 행동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태도변화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을 확인했다.  

의견변화와 비교하여 행동변화와 태도변화 수치가 현저하게 낮은 것은 실험 

설문 방법론을 사용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학자들에게 중요한 방법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국제정치학에서 시행했던 대부분의 실험 설문 연구는 실험적 처치를 

제공한 뒤에 응답자들의 응답을 측정하고, 해당 응답을 이들의 실제 정치적 선호로 

간주했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응답자들의 태도를 의견과 행동으로 나누어 

분석한다면, 실험 내에서의 응답과 실험 외에서의 실제 행동이 다르게 측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경우에 실험 설문을 통해 도출된 응답을 이들의 실제 

정치적 선호로 간주하는 것이 실험 결과를 과잉 일반화(generalization)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실험 설문을 이용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를 탐색하는 

연구는 응답자들의 선호를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도출된 실험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더불어 어떤 실험적 처치가 응답자들의 

의견변화, 행동변화, 태도변화에 가장 효과적인 전문가 반대 정보였는지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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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에 명시했다. 7가지 실험적 처치를 기준으로 의견변화, 행동변화, 태도변화에 

가장 효과적인 정보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정보였다. 즉 응답자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의견과 행동을 포함한 

태도가 다른 정보에 비해 더욱 크게 변화했던 것을 확인했다. 경제제재 정보와 

함께 원자력 기술제재는 차선으로 응답자들의 의견변화, 행동변화, 태도변화에 

효과적인 전문가 반대 정보였다.  

 가설 2와 가설 3에서 예측한 것처럼 핵 확산의 비용 정보는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정보에 비해 응답자들의 태도변화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인 태도변화 결과에서는 정책결정권자들의 핵 비확산 의지 정보가 미국의 

조건부 군사제재에 비해 응답자들의 태도를 변화시킨 더욱 효과적인 정보로 

식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핵 확산을 억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 수단과 

더불어 국내적으로 정책결정권자들의 핵 비확산 의지가 핵무장 찬성 응답자들의 

태도를 핵 비확산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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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실험적 처치에 따른 의견변화, 행동변화, 태도변화 비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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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회귀분석  

 

앞에서 제시한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통제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조건에서 전문가 반대 정보에 따른 의견변화, 행동변화, 태도변화의 

단순한 산술 평균을 집계한 것이다. 따라서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전문가 반대 정보가 응답자들의 의견변화, 

태도변화, 행동변화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causal effect)를 추정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다음 장의 <표 5-4>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7가지 전문가 반대 정보 중 일반 유권자의 핵 비확산 의지 정보를 기준 

범주(reference category)로 삼아 진행했다. 해당 결과를 각각의 의견변화, 행동변화, 

태도변화 항목으로 나누어 해석할 것이다.  

의견변화 항목에서 실험적 처치로 사용되었던 모든 전문가 반대 정보들이 

응답자들의 의견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행동변화 

항목에서는 실험적 처치로 사용되었던 경제제재 정보와 원자력 기술제재 정보만이 

행동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의견변화와 행동변화를 모두 

포괄하는 태도변화에서는 경제제재 정보와 원자력 기술제재 정보에 추가적으로 

정책결정권자들의 핵 비확산 의지 정보도 태도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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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표: 왼쪽부터 의견변화, 행동변화, 태도변화 

 

 

 

 
 Dependent variable: 
  

 Opinion 
Change 

Behavior 
Change 

Attitude 
Change 

 (1) (2) (3) 
 

Experimental Treatment  
Conditional Military Punishment  

 
1.531*** 

 
0.810 

 
0.711 

 (0.264) (0.561) (0.632) 

Reduced Nuclear Threat  0.669** 0.499 0.593 
 (0.261) (0.590) (0.646) 

Economic Sanction   2.860*** 1.433*** 1.454** 
 (0.315) (0.529) (0.586) 

Resolution on ROK's NPT Violation   1.631*** 0.439 0.514 
 (0.267) (0.606) (0.666) 

Nuclear Technology Sanction   1.782*** 1.339** 1.284** 
 (0.269) (0.533) (0.595) 

Elite Opposition to Proliferation  0.967*** 0.804 1.057* 
 (0.259) (0.569) (0.613) 

 

Control Variables 
Intensity (+ strong intensity) 

 
-0.750*** 

 
-0.548** 

 
-0.507** 

 (0.134) (0.224) (0.245) 

Ideology (+ conservative)  -0.005 -0.051 -0.162 
 (0.061) (0.113) (0.126) 

Political Knowledge (+ more knowledgeable) 0.108*** -0.057 -0.021 
 (0.039) (0.066) (0.072) 

Income (+ high incomers) -0.036 -0.047 -0.057 
 (0.026) (0.044) (0.047) 

Education (+ more education) 0.054 -0.391* -0.327 
 (0.127) (0.228) (0.254) 

Male (+ male) -0.399*** -0.500* -0.627** 
 (0.153) (0.269) (0.294) 

Age (+ older) -0.154*** -0.230** -0.281*** 
 (0.055) (0.096) (0.105) 

Constant 0.983 1.144 1.081 
 (0.652) (1.199) (1.329) 

 

Observations 1,001 1,001 1,001 

Log Likelihood -581.322 -244.790 -213.468 

Akaike Inf. Crit. 1,190.644 517.581 454.935 
 
Note: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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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변수가 태도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가장 먼저, 핵무장에 대한 초기 태도의 강도가 강한 응답자일수록 

의견변화, 행동변화, 태도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졌다. 인구학적 변수와 

관련해서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의견변화, 행동변화, 태도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또한 연령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의견변화, 행동변화, 

태도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즉 전문가 반대 정보를 수용하고 태도를 변화하는 인지적 과정에서 

응답자들의 사전 태도 강도와 이들의 성별 및 연령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 핵무장에 대한 기존의 선호 강도가 높고, 나이가 많은 

남성들은 전문가 반대 정보에 가장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다.  

위의 <표 5-4>에서 제시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식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일반 선형 회귀분석과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독립변수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 핵무장 여론의 태도변화를 야기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문가 반대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측정한 후 각각의 결과를 시각화했다.  

다음 장의 <그림 5-2>는 실험적 처치인 7가지의 전문가 반대 정보가 다른 

통제변수들을 평균(mean) 값에 고정한 상태에서 응답자들의 의견변화, 행동변화, 

태도변화에 미치는 확률을 각각 추정한 후 시각화 했다. 해당 결과를 위의 

회귀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도출된 두 가지 결과가 핵 비확산 선행연구에 어떤 

이론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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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실험적 처치의 한계 효과 추정 

: X 축은 한계 효과를 통해 추정한 의견변화, 행동변화, 태도변화의 예측 확률을, Y축은 

실험적 처치로 제공되었던 각각의 7가지 전문가 반대 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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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내에서 응답자들의 의견변화와 행동변화를 포함한 최종적인 태도변화를 

야기했던 전문가 반대 정보는 총 세 가지이다. 첫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정보이다. 응답자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무역량이 

감소하여 한국 경제가 피해를 입는다는 정보를 학습할 경우, 태도를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제제재 전문가 반대 정보는 응답자들에 대해 각각 90% 이상의 확률로 

의견변화를, 20% 확률로 행동변화를, 17% 확률로 태도변화를 야기했다.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경제제재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합리적 관점의 경제제재 이론은 한국 유권자들을 

상대로 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었다(Miller, 2014). 본 실험에서는 경제제재의 

가능성을 다룬 정보만으로도 일반 유권자들의 핵 확산 의지를 단념시키는 효과적인 

핵 비확산 수단임을 발견했다.  

 둘째, 미국에 의한 원자력 기술제재 전문가 반대 정보이다. 응답자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따른 미국 주도의 원자력 기술제재로 국내 민간 원전 사업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는 정보를 학습할 경우, 태도를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정보는 응답자들에 대해 82%의 확률로 의견변화를, 18%의 확률로 

행동변화를, 13%의 확률로 태도변화를 야기했다.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단념하는 

근거로 지목되었던 민간 원자력 발전 사업의 경제성은 한국 유권자들을 상대로 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었다(Sagan, 2011; Hymans, 2011). 본 실험에서는 

핵무장으로 국내 원전 산업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정보만으로도 일반 

유권자들의 핵 확산 의지를 단념시키는 효과적인 핵 비확산 수단임을 발견했다.  

 셋째, 정책결정권자들의 핵 비확산 의지를 다룬 전문가 반대 정보이다. 

응답자들은 한국의 핵무장을 결정할 수 있는 실제 정책결정권자들이 핵 비확산 

의지를 공고히 지니고 있다는 정보를 학습할 경우, 태도를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정보는 응답자들에 대해 63%의 확률로 의견변화를, 11% 확률로 태도변화를 

야기했다. 핵무장의 요인으로 국내 관료집단들의 이해관계(bureaucratic interest)가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료집단들의 핵 비확산 

의지가(willingness for nonproliferation) 일반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제공하여, 

이들의 핵 확산 의지를 단념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Sagan, 1996).  

 추가적으로 본 실험 결과는 핵무장을 둘러싼 유권자들과 정책결정권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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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통 구조에 굉장히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치 소통 구조는 상향식 

의사소통과 하향식 의사소통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유권자들이 동료 집단(peer 

group)의 의사를 바탕으로 정책 선호를 형성하는 것을, 후자는 유권자들이 정부, 

정당, 전문가, 언론 등의 행위자들의 의사를 자신의 것으로 채택(endorse)하여 

정책 선호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에서 한국 정책결정권자들의 핵 비확산 의지는 응답자들의 

태도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정보였지만, 유권자들의 핵 비확산 

의지는 태도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정보였다. 즉 핵무장 찬성 여론은 상향식 의사 소통 구조가 아닌 하향식 의사 소통 

구조를 견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들의 핵 비확산 

의지는 핵무장 여론의 동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함께 

추론할 수 있다.  

 

제 4 장  강건성 검토  

 

본 실험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두 가지 

분석을 시행했다. 강건성 검토의 첫 번째 방법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했다. 기존에 사용했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인 의견변화, 행동변화, 태도변화를 이항 변수(binary 

variable)로 취급하여 각각 분석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총 3개 이상의 

범주(category)를 가질 수 있고, 종속변수 간의 순서(order)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는 7가지 실험적 처치인 전문가 

반대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종속변수를 3가지로 다시 생성했다. 새롭게 

생성된 종속변수는 실험적 처치를 제공 받은 이후 응답자들의 의견변화 부재(no 

opinion change), 의견변화(opinion change), 행동변화(behavior change)이다. 

태도변화는 의견변화 및 행동변화와 범주가 상당 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독립변수인 각각의 전문가 반대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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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종속변수인 의견변화 부재, 의견변화, 행동변화가 발생할 예측 확률을 각각의 

상대 범주와 비교하여 도출할 수 있다. 강건성 검토는 앞에서 도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식별한 각 전문가 반대 정보 별 의견변화 및 행동변화의 상대적 

확률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도출되는지를 확인하며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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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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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은 각각 (1) 의견변화 없음(no change), (2) 의견변화(opinion change), (3) 

행동변화(behavior change), Y축은 각각의 변화 확률(probabilities)을 나타낸다.  

<그림 5-3>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산출하고 각각의 예측 확률을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일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토를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기존 분석에서 의견변화 및 행동변화에 

효과적이었던 실험적 처치를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다.  

의견변화와 관련하여 일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응답자들의 의견변화에 

효과적이었던 전문가 반대 정보는 순서대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미국 주도의 

원자력 기술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재, 미국의 조건부 군사제재, 

정책결정권자들의 핵 비확산 의지, 북한의 완화된 안보위협, 유권자들의 핵 비확산 

의지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의견변화의 예측 확률을 산출했을 경우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가장 높은 확률을 기록했고, 유권자들의 핵 비확산 의지가 

가장 낮은 확률을 기록했다. 동시에 미국 주도의 원자력 기술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재, 미국의 조건부 군사 제재 모두 다른 실험적 처치와 비교하여 더욱 

높은 의견변화 확률을 기록했다.  

행동변화와 관련하여 일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응답자들의 행동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전문가 반대 정보는 각각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미국 

주도의 원자력 기술제재 정보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두 가지 정보가 

다른 정보들에 비해 응답자들의 행동변화를 더욱 높은 확률로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건성 검토의 두 번째 방식은 응답자들의 의견변화가 발생한 지점(change 

at treatment 1/2/3)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행동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험적 처치로 제공된 전문가 반대 정보의 강도를 세 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정보 간의 간접적인 비교 뿐만 아니라 통제하기 어려운 응답자들의 사전 

특성을 실험 상에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적 처치의 인과적 효과를 엄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이 무작위로 제공받는 전문가 반대 정보의 종류를 제외하고, 응답자들의 

모든 초기 특성이 유사해야 한다. 본 실험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핵무장에 찬성하는 

공통적인 선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핵무장에 대한 선호의 강도와 실험 상에서 

제공받게 될 정보에 대한 사전 지식의 정도가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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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들은 의견변화 실험에서 응답자들이 총 몇 번의 실험적 처치를 

제공받는지와 함께 이들의 의견변화가 어떤 지점에서 발생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응답자들의 초기 선호 강도와 관련해서, 선호의 강도는 의견변화 지점과 

비례할 수 있다. 즉, 핵무장에 대한 초기 선호가 강한 응답자일수록, 초기 선호가 

높은 응답자와 비교해서 더욱 높은 강도의 전문가 반대 정보를 제공받은 후에 

의견을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핵무장에 대한 사전 지식 수준과 

관련해서 실험적 처치로 제공되는 전문가 반대 정보의 내용을 미리 알고있는 

응답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응답자와 비교해서 더욱 높은 강도의 정보를 제공받은 

뒤에 의견을 변화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의견변화 실험에서 응답자들의 의견변화 

지점은 이들의 초기 선호 및 지식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응답자들의 행동변화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러한 특성을 근거로, 의견변화 실험에서 관찰된 응답자들의 의견변화 

지점을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 행동변화에 대한 회귀분석에 통제변수로 투입했다. 

본 실험의 설계가 타당하다면, 의견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응답자 집단과 비교해서 

의견변화가 낮은 강도에서 발생한 응답자 집단이 행동변화가 발생활 확률이 더욱 

높게 측정될 것이다.   

다음 장 <표 5-5>의 칼럼 (3)은 의견변화 실험에서 의견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집단을 준거 집단으로, 의견변화가 전문가 반대 정보의 강도1, 강도2, 

강도3에서 발생한 각각의 집단과의 행동변화 확률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의견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의견변화가 전문가 반대 정보 강도 

1 혹은 강도 2에서 발생한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행동변화가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의견변화 실험에서 응답자들의 

의견변화 지점은 이후의 행동변화 실험에서 응답자들의 행동변화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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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ehavior Change 

 (1) (2) (3) 
 

Experimental Treatment 
 
Conditional Military Punishment 

0.825 0.854 0.572 

 (0.553) (0.559) (0.575) 

Reduced Nuclear Threat 0.485 0.505 0.303 
 (0.583) (0.589) (0.599) 

Economic Sanction 1.396*** 1.476*** 0.641 
 (0.521) (0.527) (0.564) 

Resolution on ROK's NPT Violation 0.366 0.454 0.211 
 (0.598) (0.605) (0.621) 

Nuclear Technology Sanction 1.307** 1.385*** 0.828 
 (0.523) (0.531) (0.552) 

Elite Opposition to Proliferation 0.723 0.798 0.555 
 (0.561) (0.567) (0.579) 

ideology  -0.063 -0.058 
  (0.111) (0.114) 

political.knowledge  -0.070 -0.080 
  (0.066) (0.067) 

income  -0.059 -0.040 
  (0.043) (0.044) 

education  -0.348 -0.341 
  (0.224) (0.232) 

male  -0.630** -0.529** 
  (0.262) (0.267) 

age  -0.294*** -0.245*** 
  (0.092) (0.093) 

 
change.at.treat1 

  1.627*** 

   (0.380) 

change.at.treat2   1.201*** 
   (0.381) 

change.at.treat3   0.362 
   (0.430) 

Constant -3.318*** 0.206 -0.535 
 (0.455) (1.124) (1.166) 

 

Observations 1,001 1,001 1,001 

Log Likelihood -261.721 -247.810 -235.837 

Akaike Inf. Crit. 537.443 521.619 503.675 

Note: *p**p***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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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의견변화 지점을 통제변수로 활용한 행동변화 회귀분석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 요약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 핵무장 여론을 사례로 대중과 엘리트 사이에서 외교정책 

선호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세부적으로 여론과 외교정책, 핵 

확산 및 비확산, 실험 설문 방법론 선행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발견을 도출했다.  

 첫째, 여론과 외교정책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외교정책 선호 격차의 

원인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가설을 상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본 연구는 

한국 핵무장 여론을 사례로 핵무장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실제 외교 안보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핵 비확산 정보를 학습할 경우 과반수 이상이 의견을 

변화하는 것을 발견했다. 즉 유권자들이 외교 안보 엘리트와 유사한 체계적인 정보 

과정을 거친다면 외교정책에서의 정책 선호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  

 둘째, 핵 비확산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일반 유권자 단위에서 기존 핵 

비확산 이론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검증했다. 본 연구에서는 핵 비확산 연구에서 

제시된 기존 이론들을 핵 확산의 비용, 필요성, 실현가능성으로 다시 분류했다. 

결과적으로 핵 확산의 비용이 핵 확산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비해 응답자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핵 확산의 비용 중에서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미국 주도의 원자력 기술제재가 미국의 조건부 군사제재에 비해 더욱 

효과적인 설명 변수인 것을 식별했다. 즉 경제제재와 원자력 기술제재로 발생하게 

될 경제적 피해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사전적으로 응답자들의 핵무장 의지를 

단념시킬 수 있다.  

 셋째, 실험 설문 방법론과 관련하여 실험을 통해 단편적으로 도출된 응답을 

응답자들의 실제 정치적 선호로 간주하는 것은 실험 결과의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호도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국제정치 

분야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실험 설문 연구는 실험적 처치를 제공한 뒤에 도출된 



 51 

응답자들의 응답을 이들의 실제 정치적 선호를 간주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의견과 행동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가 실험적 처치를 제공받은 뒤에 의견을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변화를 

포함한 태도변화는 단지 6.3%에 그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발견은 실험 설문 방법론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하나는 실험 설문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실험의 외적 

타당성 문제에 대한 고민이다. 실험 내에서 도출된 응답자들의 의견이 실제 

현실에서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실험적 

발견의 외적 타당성을 호도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핵 확산 및 비확산 분야에서도 최근 실험 설문 방법론을 활용하여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이론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험적 처치의 효과가 단지 실험 내에서만 국한되고, 

응답자들의 실제 정치적 행동으로 귀결되지 못 한다면, 실험 설문 방법론을 

사용하여 기존 이론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실험 설문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 설계를 

도입할 필요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태도변화 실험을 의견변화 실험과 

행동변화 실험으로 세분화하여 응답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체계적으로 관찰했다. 

해당 방식의 실험 설계는 실험적 처치의 인과적 효과를 각각 의견변화와 행동변화 

실험으로 두 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의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을 

제고할 수 있다. 동시에 응답자들의 의견 변화가 실제 현실에서의 행동 변화로 

연계될 수 있는지를 행동변화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실험의 외적 

타당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실험 설문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실험 설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특정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억지하기 위해 설계되는 핵 비확산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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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해당 연구에서 식별한 효과적인 핵 비확산 정책은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으로 나뉘어 진다.  

 국제적 차원의 핵 비확산 정책에는 특정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단념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제재 수단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원자력 기술 제재가 매우 효과적인 핵 비확산 수단임을 확인했다. 반대로, 

후견국이 피후견국가로부터 핵 확장 억제를 철회하겠다는 조건부 군사제재는 

오히려 피후견국가의 핵무장을 더욱 촉진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국내적 차원의 핵 비확산 정책으로 정책결정권자들의 핵 비확산 의지와 

이러한 의지의 정치적 소통이 중요한 것을 확인했다. 본 실험에서 한국 핵무장 

여론은 실제 핵무기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결정권자들의 핵 

비확산 의지를 접할 경우, 핵무장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즉, 국가의 핵 비확산 의지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선언 및 국제 핵 

비확산 조약 비준 등의 절차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인 핵 비확산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발전방향 

 

본 연구의 한계와 발전방향을 각각 여론과 외교정책 선행연구, 핵 확산 및 비확산 

선행연구, 실험 설문 방법론 선행연구 관점에서 간단하게 논의하고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여론과 외교정책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전문가 반대 정보를 

활용하여 응답자들의 태도변화를 관찰했다. 전문가 반대 정보를 실험적 처치로 

활용한 이론적 근거는 유권자들의 정보 환경을 휴리스틱 정보과정에서 체계적 

정보과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보의 출처(source)를 실제 외교 

안보 전문가로 설정했고, 정보의 방향(direction)을 응답자들의 초기 태도와 

반대되는 반대 정보로 설정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실제 정보 환경은 본 실험에서 구축된 것과 달리 다양한 

정보 출처 및 정보의 방향이 상존한다. 현실에서 유권자들은 전문가 정보뿐만 

아니라 언론, 정당, 정부, 동료 집단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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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다. 동시에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정보와 일치하는 정보를 

동시에 접한다. 해당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활용하는 동기 부여 추론(motivated 

reasoning)은 자신들의 태도와 비슷한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반대되는 정보를 

배제할 강력한 인지적 유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권자들의 정보 

환경을 다양한 정보 출처 및 양방향의 정보로 확장하여 정보가 유권자들의 

외교정책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핵 확산 및 비확산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한국 핵무장 

여론을 사례로 일반 유권자 단위에서 기존 이론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검증했다. 

결과적으로 핵무장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 상황에 대한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 및 학습(learning)이 유권자들의 핵무장 의지를 매우 효과적으로 

단념시켰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핵무장 여론으로 연구의 시간과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연구는 2019년 12월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응답은 해당 

시기의 국내 및 국외 정치 환경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가 특정 

시간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대에서 동일한 

연구를 재현(replication)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한국 핵무장 여론을 단일 사례(single case study)로 

실험을 진행했다. 따라서 실험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위해 한국과 유사한 안보 

및 경제 환경을 지닌 대만 혹은 일본 등의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실험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험 설문 방법론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채택한 실험적 처치와 

행동 변화 실험에 대한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 반대 정보가 응답자들의 태도변화에 가장 효과적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정보 간의 간접적인 비교 방식을 채택했다. 정보 간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실험적 처치를 산술적으로 통일하고 각각의 정보 분야만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응답자들의 정보 환경을 체계적 정보 

환경으로 구축하기 위해 제시되는 정보의 내용(content)과 맥락(context)을 최대한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보 간의 직접적 비교를 일정 부분 포기하고 

간접적 비교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적 처치로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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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들을 직접 비교하면서 동시에 정보 간의 효과성을 탐색하기 위해 적합한 실험 

설계를 추가로 연구하고자 한다.  

행동변화 실험은 응답자들의 핵무장에 대한 초기 의견과 행동이 일치할 

것이라 가정했다. 즉 핵무장에 찬성했던 응답자들이 핵무장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중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핵무장 찬성 집단에 더욱 많은 

액수의 금액을 기부할 것이라 가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의 종료 직전, 

응답자들에게 30만 원의 금액을 제공하고 해당 금액을 자유롭게 기부하도록 한 

뒤에 이들의 행동 변화 여부를 측정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처럼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은 늘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행동변화 여부를 좀 더 

엄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적 처치를 제공받기 전과 후의 행동을 두 번 

측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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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응답자들의 사전 핵무장 태도 강도에 따른 실험적 처치 별 의견변화, 행동변화, 태도변화 확률  
 

 
 

Public Opposition to Prolif eration Conditional Militar y Punishment Reduced Nuclear Threat Economic Sanction Resolution on ROK's NPT Violation Nuclear Technology Sanction Elite Opposition to Prolif eration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0.25

0.50

0.75

1.00

Intensity

P
ro

b
(O

p
in

io
n
 C

h
a

n
g
e

)

controlling for ideology, knowledge, income, education, gender, and age

Relationship of Intensity and Opinion Change

Note: Using 1001 South Korean pro−armament subjects on December, 2019

Public Opposition to Prolif eration Conditional Militar y Punishment Reduced Nuclear Threat Economic Sanction Resolution on ROK's NPT Violation Nuclear Technology Sanction Elite Opposition to Prolif eration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0.0

0.2

0.4

intensity

P
ro

b
(B

e
h

a
v
io

r 
C

h
a

n
g
e

)

controlling for ideology, knowledge, income, education, gender, and age

Relationship of Intensity and Behavior Change

Note: Using 1001 South Korean pro−armament subjects on December, 2019

Public Opposition to Prolif eration Conditional Militar y Punishment Reduced Nuclear Threat Economic Sanction Resolution on ROK's NPT Violation Nuclear Technology Sanction Elite Opposition to Prolif eration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0.0
0.1
0.2
0.3
0.4
0.5

intensity

P
ro

b
(A

tt
it
u
d

e
 C

h
a

n
g
e

)

controlling for ideology, knowledge, income, education, gender, and age

Relationship of Intensity and Attitude Change

Note: Using 1001 South Korean pro−armament subjects on December, 2019



 69 

부록 2: 실험적 처치 별 하위 집단의 사전 특성에 대한 기술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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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Expert Information in Nuclear 

Nonprolif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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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rs in South Korea 
 

 Sangyong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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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at explains the foreign policy gap between the public and elite in South Korea’s 

independent nuclear weapons development? While South Korean foreign policy 

elites have consistently revealed their willingness not to develop nuclear weapons, 

public opinion polls on independent nuclear weapons development have consistently 

shown that more than a majority of respondents support nuclear armament of South 

Korea.  

 I argue that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public and elite is the cause 

of the foreign policy gap in the nuclear proliferation issue. By this logic, I predict 

that pro-armament voters in South Korea are likely to change their opinion when 

they are provided with expert information on nuclear nonproliferation.  

 Theoretically, the public is most likely to develop attitudes in a heuristic 

information environment under which they rely on simple cues for developing 

attitudes. On the contrary, the public is likely to change pre-existing attitudes in a 

systematic information environment under which they rely on the quality of 

information for developing attitudes. In this regard, I predict that voters are likel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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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their pre-existing attitudes on nuclear proliferation when they are provided 

with information and motivation to scrutinize the information.  

 To test this argument, I designed a novel attitude change experiment that 

consists of an opinion change experiment and a behavior change experiment. Under 

the experimental conditions, I construct a systematic information environment where 

the pro-armament subjects are randomly provided with nonproliferation expert 

information. Each type of nonproliferation expert information consist of the cost of 

proliferation, necessity of proliferation, and feasibility of proliferation that describes 

situations that could occur when South Korea develops nuclear weapons.  

 I found three important findings. First, I found that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public and elite is an important cause of the foreign policy gap in 

nuclear proliferation. When voters are provided with expert information and 

motivation to scrutinize the information, the gap is expected to be substantially 

reduced. Second, I first identified the relative explanatory powers of nuclear 

nonproliferation theories at the individual level. I found that rational expectation of 

economic damages from economic sanctions and technology sanctions more 

strongly affect public support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than other variables. Third, 

I designed a novel attitude change experiment that consists of opinion change and 

behavior change. Experimentalists should carefully interpret findings from survey 

experiments since respondents who changed their opinion in survey experiments do 

not always change their behavior in the real world.  

   

Key words: nuclear armament, public opinion, counter-attitudinal expert information, 

attitude change, survey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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